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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시설 민자유치에서 운 수입 보장은 

철폐되어야

14)

94년에 ‘민자유치 진법’이 제정되고, 99년에 ‘민간투자법’으로 개정된 

이래 교통시설을 비롯한 사회간 자본에 지 않은 민간자본이 유치되어 

그 결실을 보고 있다. 인천공항 이용자에게 필수 인 인천공항고속도로, 

호남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천안-논산고속도

로, 경기도  서울시 이용자에게 교통혼잡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우면

산터  등이 이미 운 되어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. 한 구-부

산고속도로,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-퇴계원구간, 인천공항 철도 등이 

공사 에 있다. 인천공항과 인천시 송도지구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나 의

정부 경량 철사업, 용인 경량 철사업 등이 곧 착공될 정이고, 많은 

규모 교통시설사업들이 정부와 민간이 상하고 있다.  시 에서도 

민간사업자들은 지 않은 수도권내 도로  경량 철사업을 건설․운

할 것을 정부에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다. 

이와 같이 이미 운 하고 있거나 건설 인 많은 규모 사업 개수, 유

입된 민간자본 규모 등 외형 인 측면만을 보면, 정부는 많은 민간자본을 

유치하여 교통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부족한 정부 재정으로 교통시설이 

기에 확충되지 못하는 것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. 그

러나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장기 인 효과 등 내면 인 실상을 들여

다보면, 민자유치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 을 이미 겪고 있음을 알 수 있

손의 : 서울시립 학교 교통공학과, eyshon@uos.ac.kr, 직장 화: 2210-2769, 직장팩스: 2210-2653



교통 기술과 정책, 제1권 제3호, 2004년 12월 173

다. 더욱이 이러한 문제 은 장래에 차 더욱 심각하게 될 것으로 상

된다.

가장 큰 문제 은 정부는 장래에 한 불확실성 때문에 추정된 교통량

을 토 로 하여 측된 운 수입의 80% 혹은 90%를 민간에게 보장하는 

 제도에서 비롯된다. 민간이 건설하여 운  인 부분의 교통시설에

서 장래에 측했던 교통량보다 실제 교통량은 크게 은 것으로 이미 나

타나고 있다. 정부는 측했던 교통량을 토 로 한 운 수입의 80% 혹은 

90%를 보장함에 따라, 실제 교통량이 은 데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정

부가 보조 으로 지 하고 있다. 정부의 운 수입 보장으로 정부가 매년 

지 하고 있는 보조 만 하더라도 인천공항고속도로 1천억원, 천안-논산

고속도로 490억원, 우면산터  200억원 등에 달하고 있다. 그리고 재 

공사 인 많은 고속도로나 철도 등에 해서도 부분 90%, 일부 80%

까지 운 수입을 보장하고 있는데, 이들 사업의 측 교통량 한 실제보

다 크게 을 것으로 우려된다.

그러면 왜 장래 교통량을 이처럼 과다하게 추정하고 있는가? 교통량 

추정은 물론 교통 문가가 과학  기법을 용하여 수행하게 되는데, 사

회․경제여건이 격하게 변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래 30년을 추정하

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기도 하거니와 과학  기법을 용하는 데에서 발

생하는 오류도 있다. 그러나 이보다는 운 수입을 보장하는  제도 하에

서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사업의 성사를 해서 과다하게 교통량을 추정

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. 

정부 측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교통량이 많을수록 해당 사업은 

경제 으로 타당하고 한 운  에 발생하는 수입이 많아 손실이 음

으로써, 마치 건설  운  에 정부가 보조 을 게 지 해도 되는 것

처럼 착각하게 만든다. 한편 거의가 건설회사인 민간사업자 측 한 아무

리 과다하게 교통량을 추정하더라도, 이를 토 로 하여 운 수입의 90% 

혹은 80%는 보장받을 수 있음으로써 손실에 따른 험 부담도 고, 

한 무엇보다 사업을 성사시켜 건설 물량을 일단 확보할 수 있다. 

단기 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우선 인 목표이며 운 수입 보장에 따른 

정부의 보조  규모 등 등 장기 인 폐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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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사업에 해서까지 민간자본 유치가 이루어 질 것

이다. 따라서 무엇보다 행 민자유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 인 정부가 장

래 교통량의 일정 비율을 토 로 최소 운 수입 을 보장하는 것을 당장 

철폐하여야 한다. 이 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교통량을 정하게 측할 

것이고, 이로 인한 장래의 정부 보조  지 도 없어질 수 있다. 한 

재 교통량의 과다 측으로 불필요한 사업까지 진행되는 폐단도 시정할 

수 있도록 만든다. 다만 지 않은 민간사업자는 단기 으로는 사업에서 

상당 부분 손을 뗄 것이나, 이는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함으로

써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다.


